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91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9년 8월 7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나.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액: 2,419,349천원

- 산출내역: 전전년도(’18년) 보통세세입결산액(16,128,993,106천원)×0.015%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

○ 지방세정책 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다. 출연의 필요성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출연은 법적

사항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 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개요

○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매년 일정 금액(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을 출연하고 있는 한국

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2020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1)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

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14.5.28.개정, ’16회계연도부터 적용)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요 >

1)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설립목적
- 지방세정 및 제도, 지방재정 등에 대한 조사·연구·분석과 교육·홍보 등으

로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 지방재정 자주성 제고 및 지방자치발전 기여
○ 설립일자 및 연혁

- 2011. 2월 : 지방세연구원 창립 이사회 개최 및 설립 등기
- 2011. 4월 : 한국지방세 연구원 개원(여의도동, 임대청사)
- 2017. 9월 : 청사매입 이전(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역대 이사장 및 원장

구분 제1대
(’11년 ~ ’14년)

제2대
(’14년 ~ ’17년)

제3대
(’17년 ~ ’20)

이사장
이원종

(전 서울시장, 
국무총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

원 장
강병규

(전 행자부 차관)

허동훈
(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성훈
(전 대구카톨릭대 교수)

2019.4. 공석
(4대원장 선임 

진행 중)

○ 이사회 및 감사
- 규 정 : 정관 제6조

- 구 성 : 12인(당연직 이사 2, 선임이사 10)

· 당연직 이사 : 원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 선임 이사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 추천]



구 분 대 상 임 기 구 성

이사

당연직이사
(2인)

원장 3년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직위
재임기간

선임이사
(10인)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4인) 1년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단체장(1인) 1년 충청남도 논산시장(부이사장)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3인) 1년 인천 계양구,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지방세 학식․경험
풍부한 자 (2인)

2년
※이사장(3년) 이사장, 교수

감사

당연직
(1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재임기간

선임
(1인)

광역(실·국장)
및 기초(부단체장) 2년 전북 순창군 부군수

 인력 및 조직현황
○ 인력 : 정원 92, 현원 66명(위촉연구원․파견공무원 등 11명 별도)

구분 총계 원장 부원장 관리직 연구직 전문직 사무직 시 설
관리직

정원 92 1 1 2 53 5 28 2

현원 66 0 1 2 38 2 22 1

※ 전년 대비 현원 26명 증가(연구직 18, 사무직8)

○ 조직 : 이사장, 원장, 부원장, 2본부 7실

‣이사장(비상근)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 추천자 중 이사회 의결 선출

∙실무적으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각 시·도의 동의를 구해 추천

‣원장(상근)은 연구원 정관(제9조)에 의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서울시 요구로 당초 이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자 중 임명으로 정관 개정(’17.2월)

○ 지자체 재원부담 - 전국 243개 지자체 공동 출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자체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부담(’12년까지 1만분의 1.0 부담)



나. 출연 필요성 검토

1) 지방 재정자주권 침해 여부

○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및 지방재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

연구․분석하기 위해,「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근거하여 설립(2011.2.28.)

되었음.

※「지방세기본법」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

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

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

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민법」제32조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연도별 지자체 부담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 국 68,756 3,940 4,597 6,587 7,712 7,136 8,276 7,570 12,102 10,844

서울시 16,797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10 2,631

시본청 14,051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2,247

자치구 2,746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6 383

※ ’17년분 서울시 출연금 미지급분(1,965백만원)은 2018년 예산반영(1.9.지급)



○ 재무국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세수증대 방안 및 세제개선 과제 등을 위한 연구·교육 사업 등에

소요되는 연구원의 주요 재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같은 법 제152조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연구원의 출연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분석․평가, 연구․홍보, 공무원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제94조제3항제1호)에서 기금

적립액 전부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여 나머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강행 규정(시행령 제94조)

으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소송을 통한 법령 개정 등의

노력을 구하라는 시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재무국은 행정안전부 건의

외에 뚜렷한 개선 노력이 없는 상태임.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

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 그 용도를 ①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② 지방

세 감면 분석․평가, ③ 지방세 연구․홍보, ④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⑤ 지

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94조제1

항에서 정한 기금 적립액(0.015%) 전부를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선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용도의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

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

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연구원 운영 통제 수단 미미

○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민법」및「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특수법인(기타법인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중 기타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

액을예산에반영하여지방세연구원에출연한경우에는그부분에대해서만제1항에따른

지방세발전기금적립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

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

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

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

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

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민법」및「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



○ 본 연구원의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개별법(「지방세기본법」)을 근거로 설립

하여 특수법인(기타법인)으로 등기한 것은,「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일체의 재정투자 없는 행정안전부가

연구원의 주무관청이 되어 연구원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뿐 아니라, 그 결과로 출연자인 지방자치

단체는 강제로 정해진 출연금을 부담할 뿐, 출연금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통제수단이 미미한 실정임.

○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으로서「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수법인 중「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3에 열

거되지 않은 법인은 기타법인으로 등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

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

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

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



○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행태를 지적하면서「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연금 인하,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주무

관청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합의에 의하여 운영될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취지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나,

○ 재무국은 연구원이 기타법인으로 등기된 것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실효적 추진사항이 없는바, 이는 질의의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 연구원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 개선에 대한 재무국의 보다 전향적인

의지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출연기관 고시 현황 (38개소)에서는 대부분의 연구 기능

출연기관으로 등기되어 있음【붙임1】참조.

○ 또한, 행정안전부는 연구원의 주무관청으로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라 사업계획및 예산 제출과,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제12조), 감독(14조), 지도·감사(제17조) 등 관리감독 권한을 수행하고 있음.

○ 이렇듯 행정안전부가 설립하여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고,「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에서는 중앙정부가

자신의 재정으로 부담할 부분을 시에 전가하는 경우 그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저(지도·감독)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3) 자치분권 역행하는 행정안전부

○ 본 연구원 사례와 같은 형태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

통신망에서 현재 ‘서울시세입정보시스템’ 등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

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

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ㆍ조성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19조(자치재정권) ① 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 등을 산정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③ 시는 국가·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전하기 위하

여 중앙정부에 그 사무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는 중앙정부가 시의 고유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기준을 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정부가 자신의 재정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시에 전가하는 경우 그 시정

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자치분권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향후 행정안전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행위라 할 것임.

※ 행안부 사업 참여 시 향후 5년간 203억원(구축비 53억, 운영비150억)의 추가 비용 부담

및 이후 연 30억원의 운영비 분담금 발생 예상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조합’을 설립·운영하여, 전국에 분산된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을 명분으로 이를 전담할 ‘지방세

조합’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지방세조합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운영 재원은 위탁 징수 수수료(징수금의

30%), 공매대행 수수료(5%)를 재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자치분권

추진 목적을 역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세 징수권을 중앙정부

에서 개입·관리하려는 것으로,

○ 이처럼, 계속되는 행전안전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역행하는 행태에 대한

재무국의 실효성 있는 면밀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출연금 규모 적정성

1) 출연금 규모 개요

○ 2020년도 서울시 출연금은 24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천 2백만원

증가(7.7%)한 22억 4천 7백만원으로, 매년 시 세입 증가에 따라 출연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교육비 및 재산
으로부터의 과실수입, 차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4항)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는 법령이 정한 일정금액을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음.

○ 2011년 연구원 설립 이후 2019년까지 9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688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은

140억원으로총출연금의 20.4%를차지하여가장큰규모이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전체 출연금은 168억원으로총 출연금의 24.4%에 달함.

<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국(A) 68,756 3,940 4,597 6,587 7,712 7,136 8,276 7,570 12,102 10,844

서울시전체
(B=C+D) 16,797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10 2,631

시본청(C) 14,051 795 953 955 1,975 1,446 1,636 0 4,044 2,247

자치구(D) 2,746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6 383

시본청 비율
(C×100) 20.4 20.2 20.7 14.5 25.6 20.3 19.8 0.0 33.4 20.7

서울시 전체 비율
(B/A×100) 24.4 24.6 24.7 19.4 29.9 24.6 23.6 4.8 36.4 24.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지방

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부담)을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세입규모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적정한 금액의 출연을 위해 부담 기준인하 등 관련 법령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은 법령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재정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과다한 잉여금(적립금), 청사매입 등 방만한 운영

○ 지방세연구원에서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하여잉여금(79억원)을 기금으로 적립

해오다가 전액 청사매입(매입 총액 176억원)에 사용하고, 현재까지 청사매입에

대한 차입금(총 11,214백만원, (기금담보 제외시 7,690백만원))을 상환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공익법인법」제12조)하고 있으며, 매입 청사는

연구원 기본재산(연구원 정관 제21조)에 포함되지않는바,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잉여금을활용한청사매입비로사용한것이법령에서 정한

용도에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

제21조(재산) ① 연구원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자가 설립 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또는 물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4. 기타 원장이 정하는 연구원의 재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1,000,000원으로 한다.



<신청사 매입 및 차입금 상환 계획>

< 기금 적립 현황  >
  ❍ 총 적립액 : 7,920백만원(2013~2018년)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적립원금 1,094.8 768.2 2,904.6 1,506.4 1,367.8 0
발생이자 - 26.4 41.6 14.3 87 109

  ❍ 연도별 적립 상세내역

     - 2014년 : 전년도 잉여금(1,368.2백만원) 중 768.2백만원 적립

     - 2015년 : 전년도 잉여금(2,304.6백만원) 중 2,104.6백만원 적립

                + 추경시 기금적립금 편성하여 800.0백만원 적립

     - 2016년 : 전년도 잉여금(856.4백만원) 전액 적립

                + 기금적립예산 650백만원 적립

     - 2017년 : 전년도 잉여금(1,429.5백만원) 중 1,367.8백만원 적립

     - 2018년 : 신규 적립액 없음

  ❍ 적립액 전액 청사매입(2017.7)에 사용

□ 대상물건 : 서초구 양재동 352-5(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면적: 토지 762.2㎡, 건물 4,118.03㎡(지하3층~지상5층)

□ 청사 이전비 총액 : 17,607백만원

- 매입가(16,093백만원) + 시설공사 및 이전비용(1,514백만원)

※ 매입 재원

- 기금 4,211백만원 + 융자(예금담보) 3,525백만원 + 융자(부동산담보)

7,690백만원 + 예산 2,181백만원

□ 차입금 상환 내역(2018~2019년)

 ❍ 원금 76.9억원 중 43.0억원 상환 (잔액 33.9억원, 2019.8월 현재)

    - 2018년 상환 금액 : 33.2억원 (2018년말 잔액 : 43.7억원)

    - 2019년 상환 금액 : 9.8억원 (2019.8월 잔액 : 33.9억원)

    - 2019년 추가상환 예정 금액 : 12억원 (2019년말 예상 잔액 : 21.9억원)

   ※ 차입액 : 총 11,214백만원 (기금담보 제외시 7,690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차입 금액 상환 금액 잔 액 비 고

부동산담보 7,690,000 4,304,500 3,385,500 ‘19.8기준

 기금예금담보 3,524,787 3,524,787 0 상환완료

계 11,214,787



○ 또한, 2018 회계연도 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출예산 126억원 중 청사

이전비(대출상환)로 46억원(36.8%)을 지출하고, 이후 인건비 41억원(32.4%),

사업비 29억원(23.4%) 순으로, 연구원의 목적사업(정관 제4조)인 지방세

관련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 출연금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임.

<지방세연구원 2018년 결산서 현황>

□ 차입 상환 계획

 ❍ 2021년까지 전액 상환 예정

    - 당초 매년 15억 이상, 6년내 전액 상환 목표 (2017년 2차 이사회)

       → 4년내 조기 상환 추진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

제2조(목적)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및 지방재정 등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고, 지역의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지역

주민 이해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자주성 

제고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인건비 적정성 및 연구인력 정․현원 과다한 괴리

○ 인력 및 조직 현황을 보면, 이사회, 원장, 부원장, 2본부 1관 10실 5센터로

조직하여 2019년도 정원은 92명(현원 66명)으로 정하고 있고, 전년 대비

현원 25명 증가(연구직18, 사무직8) 하였으며, 연봉 1억원 이상 간부급 임원은

26명임.

※ 전년 동기: 이사장, 원장, 부원장, 2본부 7실로 조직, 1억이상 연봉 25명

<한국지방세연구원 간부급 연봉표> (단위: 천원)

년 도 2016 2017 2018 2019

구 분 인
원 평균 연봉 인

원 평균 연봉 인
원 평균 연봉 인

원 평균 연봉

원장 1 140,961 1 148,620 1 161,233 1 213,995

부원장 1 120,440 - - - - 1 144,972

관리직 1 114,902 1 118,640 2 114,876 2 126,616

연구위원 13 114,315 17 117,432 21 112,340 22 114,172

※ 2019년 4월년부터 원장 공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원(현원)표> (2019.7.31.기준)

직 군 직종 직      급 정 원 현 원
원        장 1 -
부   원   장 1 1

관리직 관 리 직 2 2

연구직

연구

위원직

선 임 연 구 위 원
33 22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연구원직
책 임 연 구 원

20 16연 구 원 「가」급
연 구 원 「나」급

전문직
책 임 전 문 위 원

5 2전 문 위 원
부 전 문 위 원

사무직

1 급(부장)

28 22

2 급(부장)
3 급(차장)
4 급(대리)
5 급(주임)
6 급(사원) 

시설관리직 시설관리 주임 2 1
합            계 92 66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직도>

○ 조직 변경 내역을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실을 임차하여 지방세교육관을

설치(2018.11.16.)하여 산하 2실 신설 등 총 3실이 증설되었고, 연구본부

산하 과표연구센터 등 5개의 센터가 증설 되는 등 전년 대비 총 1관, 3실,

5센터가 증가하였음.

□ 지방세교육관 설치 현황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소재)

 ❍ 임대조건 : 임대료 28백만원(보증금 없음), 관리비 6백만원

 ❍ 사무실 : 본관동 44㎡(14평, 2개 공간 사용)

 ❍ 강의실 : 100주년기념관 다-401호(91.6㎡), 필요시 세무전문대학원

            강의실 사용 가능(100석 규모)

※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15명 소양일반과목 연중 강의 가능

□ 2019년 지방세교육 운영방안
 <교육과정>

 ❍ (교육과정) 총 15개 과정, 55회, 2,700명

 ❍ (교육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업무 담당공무원

 ❍ (교육기간) 2일(4개과정, 16회), 3일(9개과정, 33회), 5일(2개과정, 6회)



○ 또한, 전년 대비 현원 26명이 증가한 내역을 보면, 연구직이 18명 증원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연구인력 정원(53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바,

지방세 관련 조사·연구·교육 등 연구원의 고유 목적사업을 감안할 때 연구원

외연 확대보다는목적에 충실하여 내실있는 연구원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인력 운용 현황>

구분 총계 원장 부원장 관리직 연구직 전문직 사무직 시 설
관리직

정원 92 1 1 2 53 5 28 2

현원 66 0 1 2 38 2 22 1

- 정원 92, 현원 66명(위촉연구원․파견공무원 등 11명 별도)

※ 전년 대비 현원 26명(연구직 18, 사무직8) 증가

4) 연구실적 저조

○ 연구원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연구용역)

수행 실적은 총 45건으로, 이 중 서울시 실적은 5건(【붙임1】참조)에 그치고

있음에도, 재무국은 연구원에 24억원의 출연(2020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연구용역 수행실적 제출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재무국은 2018년 연구용역 수행 실

적을 5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추가 목록 요구 시 6건으로 제출(【붙임2】참조)하는 등

의원요구자료 제출에 각별할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현재 범 정부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자치분권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 세입 확충 등에 보다 면밀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대정부 정책에 대한

논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임.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2019.3.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3-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그러나, 관련 연구수행실적이 매우 저조(【붙임3】참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연구결과(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등의 운영․관리 기간 특례 규정 등)를 제시하고 있는바, 자치분권을 위한 연구

과제 발굴 등 연구원에 대한 재무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 운영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과다한 출연금 조정과 방만한 운영의 시정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관리감독 이양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한 출연금

동의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기본 방향 >
▪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

▪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높고, 지역의 경제활동이 지방세수로 연계될 수 있는 소비·

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대

○ (지방소비세)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

-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합리화 검토

○ (지방소득세) 현행 국세(소득세ㆍ법인세) 세율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 (기타 세목)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

○ (균형장치) 지방세 확대 시 특정지역의 세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균형장치 

등 마련

※ 지방소비세세수배분시지역별가중치적용, 자치구를고려한균형장치마련검토등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설립 출연기관 고시_법인등기형태

 - 지방자치단체 설립‘연구원’출연기관 고시 현황 (38개소)
연번 구분 시도 시군구 기관명 비고

2 출연기관 서울특별시 본청 서울연구원 재단법인　

17 출연기관 서울특별시 본청 서울기술연구원 재단법인
(시 누리집)

57 출연기관 부산광역시 본청 부산발전연구원  　재단법인

82 출연기관 대구광역시 본청 대구경북연구원  재단법인

105 출연기관 인천광역시 본청 인천연구원 재단법인

134 출연기관 광주광역시 본청 광주전남연구원 재단법인

142 출연기관 대전광역시 본청 대전세종연구원  재단법인

153 출연기관 울산광역시 본청 울산발전연구원  재단법인

168 출연기관 경기도 본청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재단법인

177 출연기관 경기도 본청 경기연구원  재단법인

182 출연기관 경기도 본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재단법인

186 출연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정연구원  재단법인
(법인 누리집 정관)

227 출연기관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정연구원 재단법인

275 출연기관 강원도 본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재단법인

276 출연기관 강원도 본청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재단법인

278 출연기관 강원도 본청 강원연구원 재단법인

312 출연기관 강원도 철원군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재단법인

322 출연기관 충청북도 본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323 출연기관 충청북도 본청 충북연구원 재단법인

353 출연기관 충청남도 본청 충남연구원  재단법인

355 출연기관 충청남도 본청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재단법인

397 출연기관 전라북도 본청 전북연구원  재단법인

403 출연기관 전라북도 본청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재단법인

415 출연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재단법인

454 출연기관 전라남도 본청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단법인

482 출연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단법인



연번 구분 시도 시군구 기관명 비고

501 출연기관 경상북도 본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단법인　

502 출연기관 경상북도 본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단법인　

507 출연기관 경상북도 본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510 출연기관 경상북도 본청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재단법인

523 출연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단법인　

533 출연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

구원  
재단법인　

557 출연기관 경상남도 본청 경남발전연구원  재단법인

563 출연기관 경상남도 본청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재단법인
(누리집)

566 출연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정연구원  재단법인　

599 출연기관
제주특별자치

시
본청 제주연구원 재단법인

603 출연기관
제주특별자치

시
본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단법인　

605 출연기관
제주특별자치

시
본청 제주한의약연구원 재단법인



붙임 2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연구과제 수행 실적

기관
최근 5년 간 연구수행 건수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총계(수행)1 ) 55 90 104 100 137

지자체소계 2 )

( 수 행 )
18 42 34 35 45

제 안 채 택 31 63 35 35 48

서 울 4 12 11 16 5

부 산 3 2 2 1 1

대 구 4 3 3 0 2

인 천 1 5 2 3 3

광 주 0 0 0 0 2

대 전 0 8 2 2 0

울 산 2 4 4 2 2

세 종 0 0 0 0 0

경 기 5 9 4 4 20

강 원 2 3 1 1 1

충 북 1 3 0 0 1

충 남 7 2 1 1 1

전 북 1 6 0 1 3

전 남 0 2 0 2 3

경 북 1 3 2 2 1

경 남 0 1 2 0 2

제 주 0 0 1 0 1

행 안 부 소 계
( 수 행 )

16 19
26

(*지자체수행3건제외)
25 37

기 타 소 계
( 수 행 )

21 29 44 40 55



붙임 3 한국지방세연구원 서울시 연구과제 수행 실적

□ 2018년 보고서 발행 현황 대비 과제 제안 연도
연번 보고서명 발행 연도

(연도 – 권)
과제 제안 연도
(연도 – 건)

1

지방세외수입 단기추계 모형 개발 

–서울특별시 경상적 

세외수입주요항복을 중심으로-

2018-1 2017-11

2

지역 맞춤형 지방복지사업 

재원조달 방안 연구: 지방복지세 

도입을 중심으로

2018-2 2017-10

3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담배 및 특정장소분을 중심으로
2018-3 2017-12

4

지방세 특별징수제도의 입법적 

개선 방안 

(재산세, 종부세를 중심으로)

2018-4 2017-13

5
지방세범 공소시효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2018-5 2017-9

6

지방분권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세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전문교육관 설립·운영 

방안’

2018-6 2018-1

7 자동차 취득세 개편방안 연구 2018-2

8
지방세 고급 주택 규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 조정 방안
2019 2018-3

9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범위 세분화 방안
2019 2018-4

10
1가구 1주택 상속 고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
2019 2018-5

11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효율적 기준 방안 연구
2019 2018-6

12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법 

및 절차법 제정방안
2019 2018-7

1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조항별 

실효성 등 연구
2019 2018-8

14 지방세 행정소송 인용률 감소방안 2019 2018-9

15
심판청구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청구 방안
2019 2018-10



□ 2019년 보고서 발행(예정) 현황 대비 과제 제안 연도
연번 보고서명 발행 연도

(연도 – 권)
과제 제안 연도
(연도 – 건)

1 자동차 취득세 개편방안 연구 2018-2

2
지방세 고급 주택 규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 조정 방안
2019-1 2018-3

3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범위 세분화 방안
2019-2 2018-4

4
1가구 1주택 상속 고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
2019-3 2018-5

5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효율적 기준 방안 연구
2019-4 2018-6

6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법 

및 절차법 제정방안
2019-5 2018-7

7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조항별 

실효성 등 연구
2019-6 2018-8

8 지방세 행정소송 인용률 감소방안 2019-7 2018-9

9
심판청구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청구 방안
2019-8 2018-10

10 통합취득세 법령 체계 개선 2019-9 2019-1


